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7 선고 2022가단111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변론 종결2024. 10. 10.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4453m²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D와 E사이에 2021. 4. 14.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위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 D와 위 E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4453㎡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21. 4. 14.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1)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원고의 E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9. 2.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1 남대문 201
9년

종합소득
세

19.12.
31.

20.06.
01.

4,414,41
0

21.04.
01.

21.04.
30.

5,837,74
0

2 용산 201
4년

종합소득
세

14.12.
31.

15.06.
01.

1,111,57
0

15.08.
05.

15.08.
31.

18.03.
30.

18.04.
10.

401,590

3 용산 201
2년
2기

부가가치
세

12.12.
31.

13.01.
25.

192,270 16.11.
30.

(최초) 
16.12.
15.(최
종) 17.
01.21.

18.03.
30.

18.04.
10.

198,030

4 용산 201
3년
1기

부가가치
세

13.06.
30.

13.07.
25.

374,940 16.11.
30.

(최초) 
16.12.
15.(최
종) 17.
01.21.

18.03.
30.

18.04.
10.

386,180

5 용산 201
2년
1기

부가가치
세

12.06.
30.

12.07.
25.

838,070 16.11.
30.

(최초) 
16.12.
15.(최
종) 17.
01.21.

18.03.
30.

18.04.
10.

863,210

6 용산 201
5년

종합소득
세

15.12.
31.

16.05.
31.

517,440 17.01.
16.

(최초) 
17.02.
15.(최
종) 17.
03.08.

18.03.
30.

18.04.
10.

532,960

7 용산 201
3년

종합소득
세

13.12.
31.

14.06.
02.

30,425,8
80

17.01.
16.

(최초) 
17.02.
15.(최
종) 17.
03.08.

18.03.
30.

18.04.
10.

47,905,3
70

8 용산 201
2년

종합소득
세

12.12.
31.

13.05.
31.

96,754,3
30

17.01.
16.

(최초) 
17.02.
15.(최
종) 17.
03.16.

18.03.
30.

18.04.
10.

152,339,
350

9 용산 201
1년

종합소득
세

11.12.
31.

12.05.
31.

187,709,
910

17.01.
16.

(최초) 
17.02.

18.03.
30.

18.04.
10.

295,540,
730



1 남대문 201
9년

종합소득
세

19.12.
31.

20.06.
01.

4,414,41
0

21.04.
01.

21.04.
30.

5,837,74
0

15.(최
종) 17.
03.16.

10 성동 201
8년

종합소득
세

18.12.
31.

19.05.
31.

5,315,18
0

20.09.
07.

(최초) 
20.09.
30.(최
종) 20.
12.05.

7,228,47
0

합
계

327,654,
000

511,233,
630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① E의 아버지 F이 2020.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D가 3/9, 자녀들인 E, 피고들이 각

2/9의 각 비율로 F의 재산이던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44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상속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의 상속인들 사이에 2021. 4. 14.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가 이루어졌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4. 16. D 및 피고들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이 사건 토지 중
2/9지분

197,911,1112) = 890,600,000원(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기준 감정가)
× 2/9

2 주식회사 G
비상장주식

250,000

3 H조합 예금채권 1,809

합계 198,162,920

라. 피고 B의 지분 이전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22.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3억3,750만 원에 매도하여 2022.

4. 18. 그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3, 5, 6, 8, 9, 12, 21, 26, 35 ~ 38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E이 D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 ~ 9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4)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 ~ 9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5)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 2항은 '위 소멸시효는 납세고지6)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납세고지 또는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 ~ 9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세고지 및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4. 10. 압류해제가 되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9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다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1)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인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 D와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지분(2/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A은 E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E의 상속지분 중 1/9 지분을

이전받은 후 피고 A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의

청구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의 변론종결 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112,500,000원(= 337,500,000원7)

× 3 × 1/9)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E의 특별수익 유무

1)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E이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E의 구체적 상속분 53,370,2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망 F의 상속재산(이 사건 토지): 890,600,000원

○ E의 특별수익: 185,838,265원[145,006,817원(= 1995년~1999년 이탈리아 유학자금

65,006,817원 + 2014년 사업자금 80,000,000원)의 상속개시 시환산액]

○ 간주상속재산: 1,076,438,265원(= 망인 상속재산 890,600,000원 + E의 특별수익

185,838,265원)

○ E의 법정상속분액: 239,208,503원(= 간주상속재산 1,076,438,265원 × 법정상속분 2/9)

○ E의 구체적 상속분액: 53,370,238원(= 법정상속분액 239,208,503원 - 특별수익

185,838,265원)

2) 을 제2-1,2, 6호증 및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F이 E에게 2014. 8. 21. 6,000만 원,

2014. 12. 31. 2,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3. 2. 27.자

준비서면 5쪽에서 위 돈은 F이 E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 점, E이 F에게 2014. 9.부터 매월

375,000원을 입금한 점(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F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E이 F로부터 1995. 6. 9.부터 1999. 12. 4.까지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을 제1호증의 위 기간 중 '미화환산금액'란 금액의 합계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들이 E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65,006,817원은 을 제1호증의 '거래금액'란을 합산한

금액(65,006,817.08)인데, 이 금액에서 수취인이 피고 B인 1995. 4. 19.의 금액은 제외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의 통화는 1997. 6. 25.의 미화(USD) 이외에는 이탈리아 통화(ITL, 당시

'리라')이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E이 25 ~

29세이던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4년 6개월간 생활비 및 학비 등의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를 받은 것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유학자금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E이 185,838,265원의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이원신

1)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4453m² 중 1/9 지분의 가액이 112,500,000원이므로

"1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이나, 청구취지와 같이 적는다.

2) = 890,600,000원(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기준 감정가) × 2/9

3)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취지는 같으므로 편의상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

4)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었으나, 취지는 같으므로 편의상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

5) 2013년과 2019년에 각 개정되었으나, 취지는 같으므로 편의상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

6)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어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변경되었다.

7) 피고 B가 피고 A에게 2022. 4. 1.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12,500,000원(= 337,500,000원×3)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4.

14. 기준 감정가가 890,6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 1,012,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